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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코로나19 (Corona Virus Disease 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

통받고 있다. 유럽에서 위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의 치사율이 10%에 육박하는

가 하면, 미국에서는 확진자 수만 160만 명을 상회할 정도인데, 이는 최근 발병했

던 유행성 감염병 중에서는 최고 수준의 감염 전파율이다. 코로나19가 이런 대유

행(pandemic)을 유발하게 된 데에는 소위 무증상 감염으로 널리 알려진, 코로나바

이러스 자체가 가진 강한 전파력과 자유로이 전개되는 세계화의 추세에 따른 활

발한 인적 교류가 주된 원인으로 거론된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창궐로 인해

세계인의 일상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단계에서, 전파력

이 강한 바이러스질환과 같은 전염병에 대한 개별 국가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방

역 조치는 격리와 봉쇄 조치 외에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

가의 대국민 방역 조치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가 실제로 시행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이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바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감

염 확진자에 대한 확진자의 동선공개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동선공개 제도를 둘러싼 논란들을 살

펴보고, 이러한 논란들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선 감염병

환자에 대한 동선공개 제도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이러한 제도

가 도입된 배경을 살펴보고, 동선공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및 이

와 관련된 다른 법제(개인정보 보호법 등)를 토대로 동선공개에 대한 법적인 근거

를 정리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이를 둘러싼 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며 동선공

개 제도 및 동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들을 행정법과 개인정보 보호

법을 토대로 법적으로 분석하여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며, 향후 비

슷한 사건에서 이런 쟁점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국내의 코로나19 동선공개 제도가 부정적

인 측면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가명처리 제

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및 추가입법을 통한 대안을 모색한다.

주제어 : 코로나19, 정보공개, 감염병예방법, 개인정보보호, 가명처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70집 (2020.07) 103∼131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70 (July 2020) pp.103∼131.
http://doi.org/10.17248/knulaw..70.202007.103



104  법학논고 제70집 (2020. 07)

Ⅰ. 서론

코로나19 (Corona Virus Disease 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유럽 주요국에서 위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의 치사율이

10%에 육박하는가 하면,1) 미국에서는 확진자 수만 160만 명을 상회할 정도인

데, 이는 최근 발병했던 유행성 감염병 중에서 최고 수준의 감염 전파율 수준

이다. 코로나19가 이런 대유행(pandemic)을 유발하게 된 데에는 무증상 감염으

로 널리 알려진 코로나바이러스 자체의 강한 전파력과 세계화・글로벌화 추세

에 따라 국제적인 인적 교류가 활발해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이런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은 인류를 새로운 ‘뉴 노멀(New

normal)’의 시대로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마

스크의 착용은 글로벌 에티켓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꼭 필요한 모임이 아니

라면 가능한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았기 때

문이다. 사실 이렇게까지 우리의 사회문화가 변하게 된 데에는 우리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차원에서 조심해

야 한다는 공감대라 형성된 측면이 크기는 하지만,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외부

의 적(감염병)에 대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 건강한 공동체를 지키려

는 대응책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봉쇄령’이 내려진 적이 없지만,

중국은 우한 지역에 봉쇄령을 내린 바 있고, 유럽과 미국 등 각국에서도 이동

금지령 등의 행정조치 또는 지역 봉쇄령 등이 내려진 바가 있다. 이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국민들은 국가의 일방적인 이러한 행정조치가 국민들의 자유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시위를 곳곳에서 하는 등2), 국가들이 취했던 조

치들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들이 전 세계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3).

각국에서 이러한 감염병에 대하여 국가적인 방역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법적인 갈등과 논란이 불거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등에 따라 보건당국이 실제로 시행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이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던 것인데, 그 중에서도

논란의 핵심에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에 대한 동

선공개 제도였다.4) 현행법 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1) 이현우, 코로나19 전세계 치사율 6% 육박...유럽 주요국 10% 넘어, 아시아경제, 2020. 4. 14.

2) 우고운, "규제 풀어달라"…美 경제 재개・이동 제한 완화 요구 시위, 조선비즈, 2020. 4. 19.

3) 하채림, "봉쇄로 굶어죽겠다" 곳곳 시위・분신…코로나 민중봉기 우려, 연합뉴스, 2020. 4. 20.

4) 이기상, 확진자 동선공개 논란에 질본 "인권보다 공익 중요할 수 있어", 뉴시스,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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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공권력이 작용하여 그의 동선을 조

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한 동선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한

국의 확진자 동선공개 제도 덕분에 한국이 모범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었다며

방역 성공의 주역으로 꼽기도 한다.5) 하지만 이러한 동선공개 제도를 둘러싸

고 국내・외에서 확진자의 인권침해 문제, 특히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으로 비

화되기도 했다.6) 이에 독일 등에서는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방역에 기여도가

높다고 칭송받는 동선공개 제도를 도입 및 시행을 시도하려다가 자국의 법체

계에 맞지 않는다거나 또는 확진자의 개인정보 유출・인권침해 등의 논란이

있어 도입을 포기했다고 하였다.7)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동선공개 제도를 둘러싼 논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에 대하여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선 감염병 환자에 대

한 동선공개 제도를 소개하며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게 된 배경과 그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동선공개 제도의 법적인 근거가 되는 감염병예방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검토해보면서, 현재 동선공개 제도를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논란들에 대하여 법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특히 현행 행정법 및 개인

정보 보호법에 비추어 현재 동선공개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

하며, 향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해보고자 한다.

특히 국내의 코로나19 동선공개 제도가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가명처리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및

추가입법을 통한 대안을 모색한다.

Ⅱ. 감염병 환자에 대한 동선공개 제도

1. 도입의 배경

메르스는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생하였는데,8) 메르스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이라는 이름처럼 총 감염환자

5) 김연지, 세계가 놀란 확진자 동선 추적 통신과 금융 인프라 덕분, 아이티조선, 2020. 3. 16.

6) BBC, Coronavirus privacy: Are South Koreas alerts too revealing?, 2020. 3. 5.

7)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2020년 4월 2주, 6면.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동호흡기증후군”, 글로벌 사회정책 브리프, Vol. 15,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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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 98% 가까이가 중동지역에서 나타났다는 특징을 보였다.9) 이에 2012년

첫 발병이후 2015년 7월까지 총 26개국에서 1,392명에게서 발병하였고, 538명

이 사망하여 약 40%에 가까운 치사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발병 환자가 없었던 탓에 메르스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전까지

약 3년 가까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은 상태였다.

국내에서 메르스 사태가 시작되게 된 것은 2015년 5월 20일인데, 2015년 5월

4일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거쳐 바레인에서 입국한 한 내국인이 그

시초이다. 이 환자는 국내에 들어온 이후 고열과 근육통을 동반한 호흡기질환

으로 평택성모병원과 삼성의료원 응급실을 내원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병・의원의 메르스의 높은 전파력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제대로 된 방역조치를

시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약 3개월 간 전국적으로 유행

하게 되었다.10) 우리나라의 경우 총 확진자 186명 중 36명이 사망하여 치사율

약 20%를 보였으며, 격리자 17,000 여명이라는 기록을 세운 감염병이었다.11)

2015년의 메르스 사태는 우리나라 방역체계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노정하였

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유행하는 신종 감염병에 대하여 적절히 관

리할 수 있는 법령체계와 방역체계를 갖추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

다.12)13) 특히 메르스 사태 당시의 감염병예방법이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탓에 신종 감염병의 예방조치에 관한 법

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메르스 사태를 총괄하는

정부의 정보 독점 또는 부정확한 정보공개로 인하여 2차, 3차 감염자들을 적시

에 예방하지 못하였던 것도 지적된 바 있다.14)

이에 신종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확립 및 그에 대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고, 메르스 사태 당시 방역 당국

인 정부의 메르스 환자에 대한 정보 비공개 원칙 및 정보 공개에 대한 법령

규정 미비로 인하여 2차, 3차 감염자 또는 격리자가 대량 양산되었다는 비

판15)때문에 신종 유행성 감염병의 확진자에 대한 정보 공개(특히 확진자의 동

9) 위키백과, 중동호흡기증후군, 2020. 6. 1. 방문.

10) 보건복지부, "2015 메르스 백서 - 메르스로부터 교훈을 얻다"!, 2016. 7.

11) 이무식, “2015년 한국의 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역학과 정책 과제”, 보건교육건강학회지 , 1-3면.

12) 전병율, “메르스 사태의 현황, 대응 및 개선방안”, 대한의학회, E-NEWSLETTER, No. 64,

2015. 8.

13) 박미정, "Infectious disease-related laws: prevention and control measures", Epidemiol

Health, Volume 39, 2017

14) 염호기,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한 근본 원인과 체계적 대책 - 국내 메르스 사태를 중심

으로 -", HIRA_정책동향 9권 5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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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변천의 과정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2015. 7. 6.자로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

13392호 2015. 7. 6. 개정된 것)되면서 메르스가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

었다(동법 제2조 제5호 머목). 이후 2020. 1. 1. 기존의 질환의 특성을 기준으로

제1-4군으로 분류하던 감염병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
준・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제1-4급별 분류체계로 재편하는 법개정을

하였는데(법률 제15534호, 2020.1.1. 개정된 것),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생물테

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

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면서 메르스 역시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되게 되었다(동

법 제2조 제2호 하목).

한편 정부의 정보 독점 및 비공개 역시 국민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메르스

확진자의 동선을 정부가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였다면 이를 통해 국민들이 확

진자와 조기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를 스스로 조기에 판단할 수 있게 되고 따

라서 의심이 되는 환자들은 자발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메르스 감염 여부를

조기에 검사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2차, 3차 감염을 예방 및 차단할 수 있

었다는 이유가 지배적이었다.16) 특히 메르스 확진자 중의 한 명(35번 확진자,

15) 실제로 이러한 비판이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일련의 소송은 두

가지 양상으로 전개되었는데, 하나는 메르스 피해자인 사망자나 유가족 등이 국가 및 병

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형병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등 취소소송이었다. 전자의 경우 일부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5가단5310455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1. 선고 2015가단

5313072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6가합532797 판결 등), 인과관계

없음을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조차 부정하는 경우도 있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나18395 판결). 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송이 계속 중인 것으로 파

악된다. 후자의 경우 대형병원의 책임이 부정되는 경향이 있었다(대법원 2020. 5. 22. 선고

2020두34049 판결 등). 대형병원의 위반행위를 정부측에서 적절하게 입증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다음 두 판결기사를 참고 - 손현수, "삼성병원 메르

스 늑장 대처 아냐… 정부, 607억 보상해야", 법률신문, 2020. 5. 22. ; 박수연, "메르스 초

기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싸고 엇갈린 판결", 법률신문, 2020.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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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료원 의사)이 2015년 6월 4일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확진판정을

받기 이전인 2015년 5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개최된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총회에 참석했던 사실(참석자 약 1,600명)이 밝혀지면서 확진자의 동선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되었다.17)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를 신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

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

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20. 3. 4. 자 개정

을 통하여 “감염병위기 시 대국민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하도록”

동법 제34조의2를 개정하고, 당사자의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이처럼 2015.7.6. 이후로 감염병예방법이 꾸준히 개정되어 감염병 실태조사

부터 위기관리 대책의 수립 및 시행, 그리고 감염병 확진자에 대한 정부의 정

보공개의무 등이 부과되어 점차 정부의 감염병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및 대국

민 정보공개가 강화되었다. 특히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가 정보를 비공개함으

로써 오히려 허위사실이 더 유포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기도 하였던 점과

감염병 및 확진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국민들

이 적절한 예방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확진자와 접촉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선별검사 등을 받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메르스 확산에 기여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반성적인 조치로써 확진자와 감염병의

정보에 관한 것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3. 규정의 체계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헌법 제36조 제3항), 국민 보건의 보호를 위하여 감염병에 관련된 부분은

‘감염병예방법’에서 주로 규율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서는 감염병의 정의에

16) 보건복지부, “2015 메르스 백서 - 메르스로부터 교훈을 얻다"!, 2016. 7., 304면 등 참조.

17) 이원광, “메르스 14번 환자, 동선 공개하라" 여론 빗발, 중앙일보, 2015. 6. 5. ; 서보미, 석

진환, 김양중, 메르스 정보 공개않는 정부…혼란에 빠진 국민, 한겨레, 2015. 6. 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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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특수한 질병의 종류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질병의 치

사율, 전파가능성 및 격리 필요성의 여부를 고려하여, 그 위험성이 높아 국가

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질병들을 각 제1~4급감염병・기생충감염병・인
수(人獸)공통감염병 등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질병의 급 별로 각기 다른 수준

의 국가 및 지자체의 대응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보건을 지켜야 할 의무는 국가의 필수적인 의무이기는 하나, 효과적

인 감염병예방을 위해서는 역학조사 및 강제격리 등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강제조치들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감염병의 예방과 관련하여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공익과 사익의 충

돌을 최대한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에 맞추어 개인

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차원에서 현재의 감염병예방법은 각 질병들이 인

간의 건강을 위해하는 정도에 따라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의 달성

을 위하여 필요한 만큼만 국가 및 지자체가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질병에 대하여 법적으로 분류하고, 이후 대응 조치들을 차등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

산으로 인하여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

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

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제1항). 따라서 현

재의 코로나19 사태에 비추어 본다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된 환자

의 경우, 그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의 정

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에게 그 정보들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공개절차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시행규칙 제27조의3),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

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

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시행

규칙 제27조의 3 제1항).

요컨대 메르스 사태에 따른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환자의 경

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의 동선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가 부여된 것이며, 그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확진자가 생길

때마다 그의 이동경로 및 이동수단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정보통신망 또는 보도

자료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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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 및 동선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가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18) 실제로 감염병예방법을 살펴보면, 역

학조사에 대하여 규정한 제18조19)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을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지

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대하여는 감염병예방법에 법적

인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동선정보의 공개에 관련된 부분은 감

염병예방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만을 정보공개의 주체로 한정

하여 규정하고 있고, 또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보건복지부장관을 통해서 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즉, 동선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감염병예방법 상

으로 공개 권한이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일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

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동선정보의 공개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히 위임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위와 같은 동선정

보 공개는 적어도 현행법 상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역학조사와 관련된 동선정보의 공개와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권한 내의 일이다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20)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원

희룡 제주도지사가 (동선정보의) 공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달라는 식

의 요청을 한 바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감염병예방법에서 주어진 권한

을 넘어선 지자체의 동선정보 공개 행위가 동선정보의 공개의 필요성이나 당위

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보인다. 적어도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에 대해서는 권한이 부여된 자만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

며, 법에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자는 권한의 위임과 같은 정해진 적법

절차를 통해서만이 비로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18) 신동근, 확진자, 나이・성별까지 공개... 법률적인 근거는 없다?, 아주경제, 2020. 3. 11.

19) 감염병예방법 제18조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

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

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9. 12. 3.>

②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

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중략)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

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연합뉴스TV, [현장연결]국내 확진 총 5,766명...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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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감염병예방법 제4조 제3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에 동선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정보의 공유와 정보의 공

개는 약간 다른 차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정보의 공

유는 행정부 내에서의 공유인 반면 정보의 공개는 대중에의 공개라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 등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행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동선정보의 공개는 적어도 그것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위임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행법 상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

로 위법한 권한 행사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보인다.

이러한 동선공개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크게 저촉될 여지가 있다. 개인정

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며 제공하고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도 단행되도록 설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러한 정보들은 건강 및 성생

활에 관한 정보 등에 해당하므로 민감정보에 해당될 여지가 크므로 원칙적으로

처리가 제한되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그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리가 허용되는 정보이기도 하다(개인정보 보

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은 민감정보에 해

당하여 처리가 제한될지라도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21)

이러한 예외규정은 그 필요성이 당연히 인정되며 유럽연합의 GDPR(Article

9 (2) (i))22)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입법례에서도 유사한

21) 엄밀히 말하자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나, 사실상 개인정보 처리제한 관련된 거의 모든 조항으로 이해되어 위와같이 표

현하였다. 제3장은 개인정보의 처리를(제15조 내지 제28조), 제4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제29조 내지 제34조의2), 제5장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제35조 내지 제39조의

2), 제6장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제40조 내지 제50조), 제7장은 개인정보 단체소송

을(제51조 내지 제57조) 각 규정하고 있다.

22) 제9조 (특정 범주의 개인정보의 처리)

1. 인종 또는 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적 또는 철학적 신념, 노동조합의 가입여부를 나타

내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유전자 정보, 자연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목적의 생체정보, 건강

정보, 성생활 또는 성적 취향에 관한 정보의 처리는 금지된다.

2.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i) 회원국 간의 중대한 건강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의료서비스・의약품・의료장비의
높은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등 공중보건 분야에서 공익상의 이유로, 특히 직무상의

기밀 등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하

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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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이 빈번하게 발견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가 적용

되는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3)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결과 개인정보의 처리(제3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

리(제4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제5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제6장), 개

인정보 단체소송(제7장) 관련 규정들이 모두 적용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위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되

던 열람권(제35조), 정정・삭제권(제36조), 처리정지권(제37조) 등이 일률적으로

적용배제된다. 그런데 세계 여러 개인정보 보호규정의 준거가 되고있는 유럽연

합의 GDPR의 경우 공중보건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면서

도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와 같이 포괄적으로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

지는 않다. 즉 공중보건 목적을 위해 민감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허

용하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낮추지 않고 있다.24)25) 이를 도

식화하여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1]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과 EU GDPR의 비교26)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번역문”, 2016. 6. 17.)

23) 이진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소고 – 공익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은

항상 옳은가?”, KISA REPORT, 2020. Vol. 2., 10면.

24) 이를 두고 이진규(위의 글, 11면)는 국내 입법을 두고 “우리나라에서는 공중위생 등 공공

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에 관한 예외를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하는데 반해 그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

및 보장을 상당부분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타당한 지적이라 사료된다.

25) GDPR에 대한 개관은 다음 논문을 참조 : 조소영, “개인정보보호법과 EU의 GDPR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61집 (2018.04) 117

∼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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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동의 방식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규정을 바탕으로 현재 동선공개 제도는 활발하

게 운영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앞서가는 정보통신기술(IT)과 결합하여 기존에

는 평균 하루 이상 소요되었던 이동동선 파악 등 역학조사 분석시간을 10분

안에 마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하는 시

스템으로서, 대규모 도시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기

술을 활용했다고 알려져 있다.27) 그 결과 우리나라는 K방역 신드롬을 불러일

으킬 정도로 코로나19 방역선진국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28)

[그림 2]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운영화면 (자료 = 국토부 제공)29)

위와 같이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

26) 이진규, 위의 글, 11면.

27) 노해철, 스마트시티 기술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실시간 파악, 뉴스핌, 2020. 3. 25.

28) 윤경환, K-방역, 선진국도 주목... 전세계 공유 추진하라, 서울경제, 2020. 4. 17. ; 윤지현, 우

한솔, 홍진아, K-방역이 가져온 자부심, 한국은 이미 선진국, KBS NEWS, 2020. 5. 19. 등.

29) 노해철, 스마트시티 기술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실시간 파악, 뉴스핌,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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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제3호에 따라 현재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은 전염병 발생시 7가지 범주의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파일링하여 공유할 수

있다. 이는 위치정보, 개인식별정보, 의료정보, 출입국정보, 카드정보, 대중교통

정보, CCTV정보 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

협회 등과 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30) 이를 바탕으로 상술한 코로나19 역

학조사 지원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었으며, 이는 국내에 구축된 인프라를 기반

으로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가능하게 하였다. 다만 후술하듯 이는 심각한 프로

파일링으로 귀결되어 개인정보 보호논란을 촉발하는 단초가 되기도 하였다.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에서 확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1항31)에서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와 같은 인적사항과 처방전・진료
기록부 및 출입국관리기록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자

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감염병예방법 시행

령 제32조의2에서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정보, 교통카드 사용명세 및 영상정

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어32), 이런 정보들을 통해

감염병환자 또는 의심자의 동선정보를 추적해 나갈 수 있다.

30) 고학수 외, Information Technology–Based Tracing Strategy in Response to COVID-19

in South Korea—Privacy Controversies, JAMA, 2020. 4. 23.

31)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

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

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20. 3. 4.>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

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4.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하략)

32)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2조의2(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법 제7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사용명세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 사용명세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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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제로 역학조사 및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률 규정에 근

거하여 다각도로 해당 환자의 동선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취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한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 프로세스33)

Ⅲ. 동선공개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및 그에 대한 대응

1. 동선공개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감염병 확진자에 대한 동선을 공개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 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춘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상 처음이다. 처음이

니만큼 동선 공개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였다. 코로나19에 확진된 환자들의

동선 공개 초반에는 확진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이 특히 거세었는데, 일례

로 3번 확진자의 경우 3번 확진자가 국내에 입국한 이후 일산에서 강남까지

거쳐갔던 광폭 행보에 대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확진자가 지나치게 활보

한 것 아니냐는 과도한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34).

33) 고학수 외, Information Technology–Based Tracing Strategy in Response to COVID-19

in South Korea—Privacy Controversies, JAMA, 202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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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확진자들이 속속 추가되면서 그들에 대한 동선이 개인별로 시간

순서대로 공개되었는데, 이를 보도자료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한 누리꾼

들이 동선이 공개된 확진들에 대한 억측 또는 비난 등을 쏟아내며 확진자들이

스스로 동선 공개한 이후에 2차, 3차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동선을 공개한 일

부 확진자는 노래방 도우미가 아니냐는 식으로 여론몰이가 흘러가 비난을 받

기도 하였고, 어떤 확진자에 대하여는 그 확진자가 코로나19 확진 이전에 교통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것이 밝혀졌는데,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도

병원 외에서 광폭행보를 한 정황이 동선 공개를 통하여 드러났다고 하면서 결

과적으로 해당 확진자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빌미로 병원에 입원까지 한 나이

롱 환자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기도 하였다35).

그밖에 확진자가 다녀간 영업장들이 방역당국의 긴급조치에 따라 임시폐쇄

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것 자체만으로 해당 업장 입장에서는

일종의 주홍글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어나기도 하였고, 일부 몰지각

한 사람들은 특정 영업장에 대하여 본인이 확진자라고 사칭하며 확진자가 다

녀갔다는 이유로 영업장이 일시 폐쇄조치 되기 싫으면 금품을 달라는 식으로

영업주들을 상대로 한 금품 등을 갈취하는 범죄가 횡행하기도 하였다36).

34) 유병돈, 아파서 서러운데…마녀사냥에 두 번 우는 코로나19 확진자들, 아시아경제, 2020. 2. 20.

35) 유재희, 교통사고 입원중 외출‥31번 확진자 나이롱 환자 의혹, 이데일리, 2020. 2. 20.

36) 장영락, 신종코로나에 신종 사기, 확진자인척 "당신 가게서 밥먹었다", 이데일리, 2020. 2. 12.

37) ⓵ 허위정보 유포, ⓶ 개인정보 제한・침해, ⓷ 확진자 동선공개, ⓸ 동선공개로 인한 2차

2020 보도제목 (공영방송국 KBS 9시 뉴스 기준) 이슈37)

1. 27. “바이러스 감염자가 쓰러졌어요”…SNS서 허위 괴담 난무 ⓵
1. 29. [팩트체크K] 수건 가게・동대구역에 방역 요원들이? ⓵
1. 31. 확진자 발생 괴문서에 진짜 공문서 유출까지…혼란 가중 ⓵⓶
1. 31. 확진자 정보 정확한 공개? vs 신속한 공개? ⓶
2. 1. 교회・지하철 확진자 동선 공개…증상 발현 기준 ⓷
2. 2. 확진자 동선 확인 급증…정보 활용은 제대로 해야 ⓷
2. 3. 판치는 가짜 뉴스…WHO “정보전염병 우려” ⓵
2. 6. 경찰, 신종 코로나 허위 정보 등 28건 수사…8건 관련자 검거 ⓵
2. 7. 23번째 확진 중국인 관광객 동선 공개…곳곳 임시 휴업 ⓸
2. 23. 연락 닿지 않은 교인 600여 명…경찰, 소재 파악 주력 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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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선공개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평가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도 한다. 이중에서 특정인

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정보는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로서 법이 정

하는 민감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그 처리가 제한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피해, ⓹ 수집방식의 문제, ⓺ 집합금지명령 : 하나하나가 모두 유의미한 법적 쟁점이다.

다만 지면의 한계상,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다룬다.

2. 23. 신천지 “모든 방법 동원해 협조”…신도 전체명단 제출은 거부 ⓵
2. 25. 신천지 교인 21만여 명 전수 조사 어떻게 하나? ⓵
2. 25. 서울・경기 긴급 대응…3만여 명 명단 확보・방역・폐쇄 ⓵
2. 28. 신천지, 신도 명단 누락 제출…대구시 고발 조치 ⓵
2. 28. 우한 방문했나?…법무부, 신천지 신도 출입국 기록 조회 ⓵
2. 29. 신천지 제공 명단 누락 잇따라…정부 “왜곡 여부 조사” ⓵
3. 7. 코로나19 자가격리앱 서비스 시작 ⓵
3. 11. 수도권 전체가 동선 감염 확산…“역학 조사 한계” ⓵
3. 11. 5부제・대리구매 해도…“우린 마스크 못 구하나요?” ⓵
3. 26. 제주도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 억대 손해배상 청구할 것” ⓵
3. 27. “무단이탈에 동선 거짓말”…방역 방해 고발 조치 ⓵
4. 8. 강남 유흥업소 확진자 접촉자 전원 검사…유흥업소 400여 곳 사실상 영업 중지 ⓺
4. 8.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동선 숨기면 고발 조치 ⓵
4. 8. 의무 격리자 일주일 만에 두 배 넘게 폭증…이탈자 주민 신고로 들통나기도 ⓹
4. 10. “확진자 동선 10분 만에 파악” 시스템 공개…외신도 관심 ⓹
4. 12. 휴대전화 없이 입국해 하루 2차례 자가격리 위반…“지자체는 통보 못 받아” ⓹
4. 27. “감염 경로 미확인 확진자 증가” 오늘부터 안심밴드 ⓹
5. 8. 서울시 “유흥업소 2천여 곳 집합금지…위반시 처벌” ⓺
5. 11. 이통3사, 이태원 클럽 기지국 접속자 명단 내일 제출 ⓹
5. 12. “1,900여 명은 연락도 안돼”…CCTV・카드내역・기지국 총동원 ⓹
5. 12. 서울시, 이태원 방문자 만여 명 명단 확보…“전수검사 추진” ⓹
5. 13. 가족과 이웃 위험에 빠뜨린 역학조사 거짓말…“엄중 처벌” ⓵
5. 22. 휴대전화로 방명록 작성…고위험시설 이용자 명단 확보에 효과적! 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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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 신체적・정신적 장애, 성적 취향 등에 관

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령에서 처리

를 요구하는 경우 같이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개

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개

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 결국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도 아니한다. 하지만 개

인정보 보호법으로 보호받지 않는다고 해서 프라이버시에 보호가치가 없는 것

은 아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기본권 보호의무)를 지니는바(헌법 제10조 제2문), 법률상 규정이 없

어도 보호가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은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감염병의 확산방지와 예방을 달성하기 위해 감염환자가 다녀간 방문장소와

방문시간을 일정부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확진환자 개인

별로 필요이상의 사생활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면서 내밀한 사생활이 비자

발적으로 노출되어 프라이버시가 과도하세 침해될 여지도 있다. 나아가 확진환

자에 대한 비난과 조롱 및 혐오가 지나쳐 2차적인 피해확산이 우려되기도 한

다. 이는 검사기피 현상으로 인해 방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

계되어야 한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은 2020. 2. “응답자들은 자신이

감염되는 것보다는 확진환자가 되어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을 더욱 두

려워한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모든 확진환자에 대해 상세한 이

동경로를 공개하면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여 스스

로 검사받는 것을 꺼리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확진자 동선공개로 인해 식당가와 상가는 매출이 급감하는 현상을 겪고 있

다.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진 방역이 완료되었

다는 문구를 붙여도 그 식당이나 상가를 이용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38)

동선공개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진정을 해보아도 구청에서도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법률에 근거한 정보공개로서 적법하며 인

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이 되지 않으며,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관

련규정상 의료기관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이다(감염병예방법 제70조).39) 보건당

38) 김수현・송유근, 확진자 들렀다는 이유만으로… 상가 2차피해 속출, 문화일보, 2020. 2. 11.

39) 안세연, “세 번째 확진자 다녀갔다" 날벼락 맞은 호텔, 영업 중단 손해는 보상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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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방역 뒤 휴업을 권고하고 있을 뿐, 영업차질에 이어 기피현상까지 나타나

면서 영세한 상인은 생계에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

3. 동선공개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응 및 평가

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 3. 9.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에 관

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였다.40)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확진환자 개인별로 방문

시간과 방문장소를 일일이 공개하는 현재의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확진

자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

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확진자가 거쳐간 시설이나 업소에 대한 보건당국의

소독과 방역 현황 등을 같이 공개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야만 국민의 불안감

이 해소되면서 확진자의 사생활도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처는 전향적이었으며 적절했다고 보인다. 국가인권위원

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

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기관이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이때의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

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 이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본

권으로 인정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포함한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2004헌마190 (병합)). 소관부처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차 지적하

지 않고 있는 기본권 유린의 현상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마련의 계기를 마

련했다는 점에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훌륭한 대처였다고 보인다.

나. 보건당국(중앙방역대책본부)의 가이드라인 제정

이에 보건당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확진환자의 정보공개에 대한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시도했다.41) 그 결과 중앙방역대책본

을까?, 로톡뉴스, 2020. 1. 28.

40) 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2020. 3. 9.

41)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접촉자관리단, 확진자 정보 등 동선공개 안내, 2020.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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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2020. 3. 14.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

을 배포하였다. 이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고려해서 마련된

지침으로서, 노출자의 신속한 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

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

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이

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공개대상은 감염병환자이다. 이는 감염병 병

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을 통해 감염병이

확인된 사람이다. ② 공개시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

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이다.

③ 공개범위는 (1) 개인정보의 경우 확진자 동선공개 시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게 하였다. (2) 시간은 코로나19의 경우 증상 발생 1일 전

부터 격리일까지이다.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채취일 1일 전부터 격

리일까지이다. (3) 장소・이동수단은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

수단이다. 이때 접촉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

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하

다. (3-1) 거주지 세부주소 및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직장에서 불특

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3-2)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한다. 건물은 특정 층 또는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

장명, 특정 시간대 등이다. 상호는 상호명 및 정확한 소재지 정보(도로명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대중교통은 노선번호, 호선・호차 번호,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를 보여준다. (3-3)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였다.

다. 보건당국(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지나고 생활방역 시기로 진입한 2020. 6. 1. 현재,

정부는 원활한 역학조사를 위해 QR 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

입하기로 하였다.42)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공간의 밀폐정도), 밀집도(이용자간

밀집도), 군집도(이용자 규모 수), 활동도(비말 발생 가능성), 지속도(이용자 체

류 시간), 관리도(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를 기준으로 평가한 고위험시설에 국

4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속기자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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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되어 시범적으로 적용되나, 2020. 6. 10. 부터 행정조치가 취해지는 모든 고

위험 시설(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에 의무적으로 사용되며, 장기적

으로는 일반음식점이나 교회, 병원 같은 일반 다중이용시설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전자출입명부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심각 단계일 때에 코로나19 역학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설계도

추가되었다.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이 분산보관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하여 방역당국이 참고하게 되며,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는 자동적으로 파기되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이다. 작

동원리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⓵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된 시설의 이용자는 개인

별로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사가 제공하는 앱에

서 생성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한다. ⓶ 관리자용 앱을 설치한 시설관리자는

관리자,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인증하여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증해 방

문기록을 생성한다. ⓷ 생성된 방문기록 관련 확인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

보장정보원으로 자동전송된다. 이후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⓸ 방역당국은 방문

기록과 QR코드 발급사, 사회보장정보원에 요청하여 얻은 자료를 비교하고 대

조하며 역학조사를 수행한다.43) 다만 이용자가 QR코드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

기 때문에 수기장부가 함께 활용되며, 그에 따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여지

가 있다.

라. 검토 및 소결

공중보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이기는 하지만, 정보공개 제도의 일종인 동

선공개 제도에서는 공개되는 개인의 사익과 이를 둘러싼 사회와 국가 차원에

서의 공익이 상충되게 된다. 이때 특정한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자를 제

거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공중보건 목적상 방역에 활용할 수 있

는 속성들을 살림으로써 공익도 견지할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되게 된다. 동선공

개 제도에 가명처리 기법을 적용한 것이 그에 따른 조처였다고 보인다. 요컨대

역학조사와 국민의 알 권리를 지지하기 위해 도입된 동선공개 제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견해와 보건당국(중앙방역대책본부)의 새로운 기준 및 전자

43) 박민석, 오늘부터 클럽・노래방 등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찍어야 출입 가능(종합), 뉴시

스, 2020. 5. 31.



122  법학논고 제70집 (2020. 07)

출입명부 도입은 2020. 1. 9. 도입된 가명처리 기법이 적용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과연 그 적용이 적절했는지에 대하여는 항을 바꾸어 살핀다.

Ⅳ. 동선공개 제도와 가명처리 특례

1. 가명처리의 특례와 그 취급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식별(가능)성과 결합용이

성을 요건으로 하였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데이터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에 적

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원래상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추

가정보의 사용이 필요한 정보를 가명정보라고 하였고 이 또한 개인정보의 범

위에 포함시키게 되었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 이때에 가

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

법으로 추가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었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의2). 개인에 관련된 데이터는 식별자

와 준식별자 및 속성자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가명정보는 식별자와 준식별자

를 최대한 제거하는 반면 속성자를 살림으로써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존중

하는 동시에 데이터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고안된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44)45)

가명정보 또한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추가정보의 활용 없이는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주체 이외로

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개인정보

의 파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개인정보의 유출 통지(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

항), 개인정보의 열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개인

정보 보호법 제36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개인

정보 유출등의 통지 및 신고에 대한 특례(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4), 개인정

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 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44) 고학수/백대열/구본효/정종구/김은수,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의 개념 및 가명

처리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이슈페이퍼, 2020. 6. 12. 7면.

45)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인공지능과 데이터 3법 (자료집), 2020.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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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8)의 적용이 제한된다.

2. 가명정보의 보호

가명정보는 상술하였듯 개인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되 그로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데이터 활용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유용성은 극대화하되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해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술적이고 관리적이며 물리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반규정의 적용이 면제되는 본 건과 같

은 공중보건상의 조치에는 개인정보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세한 규정들

이 그대로 적용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또한 일종의 개인정보이

므로 공중보건의 목적이 아무리 심대하다 하더라도 사익도 가능한 범위 내에

서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일반적인 범주에서의 기술적이고 관리적

인 보호조치는 적용하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와 제29조에 규정되어 있는

조치인데 일반적으로 해시함수를 적용하는 기법과 암호화 기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해시함수란 임의의 길이를 지닌 메시지를 입력받아 고정된 길이의 값

을 산출해내는 함수이다. 일방향으로만 처리할 수 있을 뿐 그 반대로 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데이터를 변형하여 보호하는 데에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이다. 또다른 하나는 암호화 기법인데 이는 일정한 메시지(평

문)를 특정 범주의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메시지(암호문)로 변

환하는 과정이다. 해쉬함수의 경우와 다른 점은 암호화 기법의 경우 대개 복호

화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46)

관리적 보호조치로서 내・외부에 감사를 도입하는 방식과 TTP를 두는 방식

이 제안된다. 회계의 맥락에서 법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를 하고 외부감독을

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하며 이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정립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를 가명정보 보호에도 그대로 가져와 변용할 수 있다. 또한 TTP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rustworthy Third Party)의 약자로서 내부에 독립적이고 중립

적인 감시자를 두는 방식이다. 이는 보건의료 맥락에서 빈번히 활용되며 기존

46) 고학수/백대열/구본효/정종구/김은수, 위의 글,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이슈

페이퍼, 2020. 6. 12. 26면 내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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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생명윤리법상 요청되던 기관윤리심의회(IRB)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고, 이와

별개의 독립된 빅데이터검토심의회(BRB) 형태로 활동하기도 한다.47)

3. 소결 및 평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명과 보건당국(중앙방역대책본부)의 조치는 가명처리

기법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확진환

자 개인별로 방문시간과 방문장소를 일일이 공개하는 현재의 방식이 부적절하

다고 주장하며, 확진자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기존 동선공개는 확진자의 이름만 숫자로

바꾸었을 뿐 그 외의 정보에 변형을 가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기존의

동선공개 또한 추가정보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라는

점에서 기초적인 가명처리에 해당하기는 하나 추가정보로서 분리해 놓은 특정

개인의 이름 등과 별개로 제3자의 배경지식이 작용하게 되면서 정보주체를 식

별하여 사회적인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목도되어 문제시 되었던 것

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식별자와 준식별자를 남

기지 말고 일부 속성자만을 남기는 방식으로 보다 심도있는 가명처리를 하도

록 권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가명처리의 기법과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서 공중보건 상의 수요에 부합하되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

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보건당국(중앙방역대책본부)

의 2020. 3. 14.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

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

으로 하여 기본권이 제한되는 정보주체의 범위를 최소화하였으며 공개범위에

있어 종적인 측면인 장소나 이동수단 기타 접촉자뿐만 아니라 횡적인 측면인

공개대상이 되는 시간의 범위까지 제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개인정보 처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원칙이 적용

되는 결과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해당 공간 내의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47) 고학수/백대열/구본효/정종구/김은수, 위의 글,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이슈

페이퍼, 2020. 6. 12. 26면 내지 27면 내지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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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가명처리된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었는바 융

통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결국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한 대처였다고 보인다.

나아가 보건당국(중앙방역대책본부)가 2020. 5. 31. 도입하기로 발표한 전자

출입명부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고안된 가명정보의 보호를 적용한

사례라고 해석된다. 전자출입명부는 감병병 위기가 심각할 경우에만 예외적으

로 역학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바 공익과 사익을 형량하였고, 개인정

보와 방문기록을 분산하여 보관하며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

되도록 정보를 결합하여 방역당국이 참고하게 함으로써 가명처리 특례에서 고

민했던 개인정보 보호방식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무엇보다도 역학조사에 필요

한 4주가 지나면 정보가 자동적으로 파기되도록 디자인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추후 오남용되지 않으리라는 정보주체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

하였다. 무엇보다도 전자출입명부 도입은 시설관리자에게는 의무이나 이용자에

게는 그렇지 않아 거부할 여지가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선택권도 존중하였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의 성명과 보건당국의 조치들은 가명처리 특례에서

고민했던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방식을 일부 수용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도들

은 분명 의미가 있었고 앞으로도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보인다. 기술적이고 관리적인 조치가 일부 간과되었기 때문이

다. 가령 공중보건 목적으로 민감정보를 처리할 때에 암호화 등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공중보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하고 공개하는 데에 있어 전반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재정비하고 이를 독립적

이고 중립적인 제3자를 두어 주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중보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두 가지 차원

에 걸쳐 나누어 공개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프라이버시를

상대적으로 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48) 이 점은 추후 정책적으로 재고되고

조정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48) 위와 같은 조치들은 중앙정부가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들을 취합하여 종합하고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일반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할 때까지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

방자치단체들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발송하기도 하는 문자메시지에는 이러한 프라이버시

를 배려한 정보공개 방식이 적용되는 것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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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일수록, 국가의 책임・의무와 개인의 권리는

양자 간에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민주주의가 발

달한 사회일수록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는데, 국가의 개인에 대

한 행정 작용은 항시 공익과 사익의 충돌 문제가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리고 이런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과연 공익이란 무엇인

가에 대하여 고민하며, 어떤 부분을 공익으로 우선시하며 개인의 권리를 제한

하면서까지 우선시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떤 범위까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개

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끊임없이 답을 해 나가야

한다.49) 그럼으로써 비로소 한층 더 성숙한 민주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

문이다.

동선공개 제도는 그간 감염병이 유행했던 우리의 역사 과정에서 도입된 것

이면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 코로나19 사태 때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활용

된 제도이다. 처음으로 운영된 제도라는 점에서 보건당국이 운영상 어느 정도

미숙한 점이 당연히 노정될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운영과정에서 많은 시행착

오를 거치기도 하였다. 정부 차원에서 동선공개제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하여

의식하며, 차츰 보다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지켜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금씩 개선해 나간 점은 사실이나, 이는 동선공개 제도의 말단에서 일부 시행

규칙 또는 시행세칙 정도만 수정해 나간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차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고 있어, 코로나19의 유행이 곧 종식할 것이

라는 예측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하지만 비록 코로나19 사태는 종식 국면에

접어든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것

이며, 최악의 경우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곧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동선공개 제도는 정보공개를 통한 조기

예방 및 확산 차단이라는 공익목적에 기한 것으로 필요하며 세련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동시에 현행 제도가 공익에만 치우친 나머지 확진자 개인들의 인

권이나 프라이버시는 간과한 측면이 적지 않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문

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확진자 개인들도 우리 국민이자 그들도 사람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필요최소한의 정보들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적인 공

49) 유사한 맥락으로 공익과 사익 간의 충돌을 고민한 논문으로 다음을 참고 : 이권일, "일반

에게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68집 (2020.01)

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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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과 개인들의 사익 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명처리의 특례는 그 조화를 모색하는 기법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동선공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공중보

건 목적으로 민감정보를 처리할 때에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법을 대부분 배제

하는 규정을 유럽의 입법례 수준으로 조정함이 바람직하다. 비록 메르스의 경

험으로 지금까지는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수준의 방역법제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므로 지속적으

로 세계적인 입법동향을 파악하며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뉴노멀에 따라 장기화에 대처하고 새로워진 삶의 방식에 적응

해야 하기 때문이다.50)

50)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 2020. 4. 8. : 본 보고서는 실제

로 주요국 현황과 대응 체계를 조사하고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세계적인 입법동향을 파악

하고자 시도했다. 뿐만 아니라 재정 및 공공부문의 대응, 사회부문의 대응, 산업부문의 대

응으로 부문별 대응의 쟁점을 나누고 각 개선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를 계기

로 촉발된 뉴노멀에 입법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장려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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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al Analysis of COVID-19 Disclosure

51)Jonggu Jeong*・Junggoo Son**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suffer from COVID-19. Main reasons of

COVID-19 outbreak are assumed as the propagation power and the trend of

globalization. Due to the global outbreak of COVID-19, the daily lives of

people around the world are experiencing big changes. Some measures which

South Korea did were considered as legal issues. For example, Disclosure

system of confirmers was mainly issued.

Therefore, this paper intends to explore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public distribution system in South Korea and appropriate solutions to it.

First of all, This article will introduce the system of disclosure for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 Also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system. Next,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discussion surrounding this and evaluate whether the current law and

systems are appropriate in light of the administrative law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Keywords : COVID-19, Disclosur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seudony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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